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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1970 ~ 80년대 미국

의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

드’와 같이 공공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그 개념이 시작되었다. 이후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으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의 이행을 포함하는 현재의 개념을 발전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은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명시되었으며,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

드라인 발표(ILO, 2018), 2017년 1차 정의로운 전환 국제

포럼 개최, 그리고 2018년 '연대와 공정한 전환에 관한 실

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개념의 정당성을 확보

하였다. 특히 실레지아 선언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노

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고용 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

회의 모든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고 대표하는 사회적 대

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

나리오를 확정하였다. 이미 203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1) 정의로운 전환과 한국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는 Lee and Kim (202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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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폐지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화석발전의 부분 또는 

전면 중단 시나리오만이 남아있었다. 2017년 영동 1호기

부터 시작하여 2021년 12월 호남 1·2호기까지 총 10기가 

폐지되었으며, 2034년까지 총 24기가 폐기되면서 순차적

으로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화와 방안

들이 구체화되어 왔다. 2020년과 2021년 1·2차 한국판 뉴

딜 종합계획(이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세부적인 안들이 

집행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제정,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체제 마련

과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와 참여·소통의 역할을 위해 

2021년 5월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설치되

었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탄소중립

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이 시작된 것이 2017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여

전히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차 한국판 뉴딜

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 전환) 석탄발

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p.25)”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p.94)으로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

움이 더 컸다. 이는 디딤돌 및 고용사회안전망을 한국판 

뉴딜을 위한 하나의 전제로 간주한 것에 기인한다.2) 반면 

제2차 한국판 뉴딜에서는 디딤돌 및 고용사회안전망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과 같이 “휴먼뉴딜”로 중요한 

요소로 격상되었으며,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사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들을 포

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1·2차 한국판 뉴딜의 발표 시점과 탄소중립녹

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탈석탄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노동자, 시민 등의 

참여와 소통 없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책이 

먼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하달식 의사결정이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소위 ‘정의로운 전환’을 위

한 탈석탄 정책이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 가치로 삼고 있

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접근방식을 결여하고 있다. 탄소중

립 로드맵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탈석탄 정책에 따른 보상

이나 예외 적용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지역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독일의 탈석탄 사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독일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이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접근방법

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정부, 산업계, 노동

조합, 환경단체, 그리고 탄광지역의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된 ‘성장, 구조재편, 고용을 위한 위원회(이하 탈석탄위

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공론화 과

정을 통해 2019년 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최종보

고서는 2020년 8월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과 석탄

지역 구조강화법(Strukturstärkungsgesetz Kohleregionen)의 

통과로 구체화 되었다. 1968년 이후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크게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세

부적으로는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한 과정들은 2050 탄소중립과 탈석탄 시나리오를 확정한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의 탈석탄 정책이 우리나라에 전력 분야에 주는 시

사점을 분석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충

남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를 분석한 정책보고서 

Yeo et al. (2020)에서 독일의 사례를 다룬 적 있으며, Lee 
et al. (2022)의 정책보고서도 주요국의 탈석탄 부문 정의

로운 전환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를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학술연구에서는 Park et al. (2023)이 정부 거버넌스 관

점에서 독일의 탈석탄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

며, Kim (2023)은 법제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탈석탄위원

회 이후는 물론 이전에 있었던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초석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Shin (2021)은 독일 탈석탄의 두 축인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논의하고, 우리

나라에서 예상되는 전력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입법 조

치를 제안한 바 있다. Lee (2021)은 충청남도와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의 사례 비교 및 이해관계자와

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인 단계를 넘어 실

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 연구 

중에는 독일 사례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직접적으

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Oei et al. 

2) 한국판 뉴딜의 평가에 대해서는 Yoo (202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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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는 독일의 두 지역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지

역, 지방, 중앙정부 및 기관의 다중심주의적 접근

(polycentric approach)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eles and Yilmaz (2020)은 독일의 탈석탄 정책이 탄소배

출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EU 차원의 탈석탄 정책과 비

교하였는데, 독일의 정책 효과가 EU 전체 배출량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기존 탈석탄 연구는 전반적인 총론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거나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

구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전력산업 전반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독일의 정의

로운 전환 과정을 탈석탄위원회 활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방기후보호법과 탈석탄법을 개관한다. 3장에서는 우리

나라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과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지 로드맵을 살펴본다. 마지

막 4장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을 비교하

며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2.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

독일은 2018년 6월 6일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장·구조 변화·고용

위원회(Kommission fur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aftigung: 이하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 1월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Lee et al., 2022). 이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후 연

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2019년 12월),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2020년 8월)으로 법제

화되어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탈석탄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연방기후보호법, 
그리고 탈석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1. 독일 연방 정부의 탈석탄위원회 활동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제도적 특징은 탈석탄위원

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합의된 내용이 최

종보고서로 제출되었으며, 이 최종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3개의 법률로 결국 입법화되었다는 점이다. 탈석탄위원회

는 총 31인, 연방의회 3인, 연방 정부 1인, 탄광지역 대표 

7인, 산업 5인, 과학 5인, 에너지 산업 대표 4인, 환경단체 

3인, 노동조합 대표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 3인에게

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탈석탄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

원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선제적인 구조 개혁이 중·장기적

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 탈석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요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Lee et al., 2022).
- 연방 및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주체 간의 협력

을 기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

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 수립 (예를 들어, 운
송 인프라, 숙련 노동과 기업가 정신 개발, 연구기관

의 위치 선정과 장기적인 구조 개발 등) 
- 경제 발전, 구조적 변화, 사회적 수용성 및 협력, 그리

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응집성과 행동 등을 통합

하고 동시에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

지 생산 지역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는 정책도구 개발 

- 이는 기존 연방정부와 EU 지원 제도가 효과적이고 

목적을 반영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되고, 또한 주

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구성된 구조적 변화 기금이 

배정되는,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과 경제 

부문에 필요한 투자를 포함

- 포괄적인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에너지 부문이 2030
년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만한 경로에 있음을 보

장하는 조치 

-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최종 일정표와 필요한 법적, 사회·경제적, 구조적 정

책 지원 조치를 포함한 계획 

- 에너지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목표를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조치

탈석탄위원회는 약 7개월 동안 총 10회의 회의(전문가

들과의 세미나 4회 포함)와 전문가들과 함께 탈석탄 과정

에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3곳의 탄광지역(Central 
German, Lausitz, Rhineland 탄광지역)을 방문한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하였다. 이 최종보고서는 2019년 1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총 28명 중에서 찬성 27명으로 채택

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 균형 발전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

지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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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먼저 탈석탄위원회

는 탈석탄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광

산회사 및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직간접고용 노동

자와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상·하류에 위치한 회사

들의 노동자들로 추산하였다. 예를 들면, 라우지츠

(Lausitz) 탄광지역에서는 에너지 회사 LEAG가 직접 고

용하는 8,000여 명의 노동자와 지역의 갈탄 및 에너지 산

업에 속한 500개 회사의 16,000여 명의 노동자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라인란트(Rhineland) 탄광지역의 경우, 
갈탄 산업 노동자 약 9,000명과 18,000명의 간접 및 연관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의 

약 93,000명의 노동자 외에도 갈탄 산업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탈석탄위원회는 노동자 및 견습생을 위한 대

책을 고용보장, 내·외부 채용, 그리고 직업훈련으로 분리

하여 권고하였다. 첫째, 탈석탄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기

존 고용 유지 또는 그와 유사한 새로운 일자리 보장을, 견
습생에게는 새로운 도제제도 창출 및 취업 기회 부여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탈석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

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명시화를 권고하였는데, 최종보

고서 작성 시점에서 이러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지 또는 

기업이 부담할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 발전소 감축 용량과 탄광 폐쇄에 대한 협상에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합의를 명문화, (2) 단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과 사전 통지 후

에만 발전소와 탄광 폐쇄, (3) 갈탄 산업의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충분한 정부기금 배정(필요할 경우, 조기 

퇴직을 법적 선택사항으로 제공), (4) 필요할 경우, 연방정

부 및 회사들과 고용조정지원금과 혜택에 대한 (대안적) 
협정 개발, 그리고 (5) 이러한 고용보장을 석탄 화력발전

소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Lee et al., 
2022). 

둘째, 석탄산업과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시 

내부 채용을 통해 노동자들이 동일 회사 내 다른 직무 또

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타 회사의 동일 직무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

의 숙련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

고 외부 채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과 연방고용청이 협

력하는 지역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소득

을 적절한 합의를 통해 보장해야 함을 권장하였다. 
셋째, 직무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숙련과 전문성을 확

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자격기회법

(Qualifizierungschancengesetz, 2019년 1월 시행)이 제공

하는 평생교육과 자격 취득 관련 상담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에는 새로운 직무능

력이 반영된 도제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존 

직업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인력수요를 적

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등을 권장하였다.

2.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화

2.2.1. 연방기후보호법의 주요 내용

2019년 12월 제정된 연방기후보호법은 203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 감축 절차를 위한 중간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제3조 제1항은 2030년 

배출량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로 명시함으로써, 
이는 EU의 차원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독일의 할당

량과 일치시켰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 제1
항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6개 부문, 즉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및 기타 각각의 배출원과 구분

(부록 1)을, 그리고 연간 허용 배출량(부록 2)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연도별·부문별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각 부문 목

표 달성 책임과 함께,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임무를 가진다. 각 부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는 비상 프로그램을 제출해야만 한다. 초기 입법안에 

설정되어 있던 2020년, 2040년, 2050년 목표들은 2031년

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

표를 지향한다는 규정으로만 언급되었으며(Kim, 2021), 
이렇게 모호하게 언급된 로드맵은 이후 연방 헌법재판소

의 헌법 불일치 판결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기후보호법은 ‘기후전문위원회(Expertenrat für 

Klimafragen)’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전문위

원회는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문제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동등한 성 대표성을 보장하고 비밀투표

를 통해 총 5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연방

정부는 기후전문위원회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위

원회는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2021년 4월 29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하여 2030년까지 허용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량을 규제하는 연방기후보호법의 조항과 연방정부의 기

후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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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후보호법은 2030년 배출량 목표를 1990년 대비 최

소 55% 감축으로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기간 연도별, 산
업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31 ~ 2050년 간 상응하는 규정들을 두지 않았기 때문

에, 2031년 이후 미성년자들인 심판청구인들이 높은 감축 

의무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의회는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 조

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정해야만 했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 주 후인 5월 12일 기후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6월 25일 연방의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30년, 2040년 배출량을 각각 

1990년 대비 65%, 88%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45년 넷 

제로, 그리고 205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21년 8월 29일 연방의원들은 연방 헌법재

판소의 판결에 따라 연방기후보호법을 강화하여 새로운 

EU 목표와 일치시키고, 탄소중립 시기를 2045년으로 앞

당기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였다(Bundesverfassungsgericht, 2021). 

2.2.2. 탈석탄법의 주요 내용

탈석탄법은 탈석탄 목표, 단계별 석탄 화력 발전설비 

폐지 규모와 시기, 그리고 미가동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

여 2030년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2038년 목표를 

발전 부문 100% 탈석탄화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최
종보고서 발표와 함께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탈석탄

법의 목표와 감축 로드맵을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으로, 탈석탄법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지 

용량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발전연료(무연탄, 갈탄) 종
류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특징인데, 2019년 현재 무연탄 22.8GW, 갈탄 21.1GW 용
량을 2030년까지 무연탄 8GW, 갈탄 9GW로 줄이고, 
2038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
때, 감축 폐지 용량 목표가 매년 같은 규모로 설정되어 갈

탄 발전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무연탄 감축보다 느리게 설

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갈탄 화력발전소 폐

지가 무연탄 화력발전소 폐지보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Wettengel, 2020).

폐지 일정을 무연탄과 갈탄 종류별로 설정한 것은 두 

연료 간 경제성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독일 총발전량에서 

무연탄과 갈탄 비중은 1990년에는 각각 25.6%, 31.1% 
2018년에는 각각 12.8%, 22.5%이었다. 2018년 기준 재생

에너지 35%에 이어 갈탄은 두 번째 동력원이었다. 이렇듯 

갈탄이 중요 동력원으로 경쟁우위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Appunn, 2019). 첫째, 발전소 근처에서 채굴되어 

생산비용이 저렴하였다. 둘째, 2018년 배출권 가격이 상

당히 올랐으나, 시장에서 퇴출될 만큼 갈탄의 경제성은 

악화하지 않았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유입으로 인해 도매 

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낮아지면서, 무연탄에 의한 발전은 

경제성이 떨어진 반면 갈탄에 의한 발전은 경제성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당시 무연탄 평균 채굴 비용

은 180유로/톤으로서 수입 무연탄(96유로/톤)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2018년 12월 이후 무연탄 국내 채굴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따라서 무연탄 화력발전 폐지는 경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상금 규모를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갈탄 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경매를 통한 보상금 규모 결정

이 쉽지 않았다. 갈탄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에서 전기발전사업자가 조기 폐지할 유인이 낮아, 경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이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2.3. 2021년 총선 이후 상황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졌

으며, 12월 8일 연방의회 표결을 통해 사민당-자유민주당-
녹색당의 연립정부로서 숄츠(Scholtz) 내각이 출범하였다. 
녹색당은 연정의 조건으로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을 전

제로 연정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정합의서는 (1) 
2038년에서 2030년으로 탈석탄 시기를 당기고, (2)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높이고, (3) 새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정책 입안 시 기후에 대한 영향과 기후보호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새 연방정부가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

하여 보수 성향인 기민련의 미하엘 크레치머(Michael 
Kretschmer) 작센주 총리는 기존 2038년까지의 탈석탄 합

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라우지츠 탄광지역

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8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Meza, 2021). 반면 디트마 보이드케

(Dietmar Woidke) 브란덴부르크주 총리는 지역경제와 노

동자들에 대한 영향 없이 더 빠른 탈석탄이 가능하며, 브
란덴부르크 탄광지역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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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Wehrmann, 2021), 빠
른 탈석탄 시기에 대해 주요 주정부들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광산·화학·에너지 산별노조 IG BCE (IG Bergbau, 

Chemie, Energie)는 2038년에서 2030년으로 탈석탄 시기

를 당기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일의 재

생에너지협회 BEE (Bundesverband Erneuerbare Energie)
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IG BCE, 철강 산별노조

(IG Metall)는 새 연방정부가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일관

성을 유지할 것,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리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및 

진행 현황

이 장에서는 독일의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과 비교하

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간

략히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 

현황을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

의 폐지 로드맵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논의한다. 

3.1.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3.1.1.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독일의 석탄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경제 발전의 주

역이었으나, 1950년대 초반부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1970년대 1·2차 

석유 파동 등의 영향으로 석탄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였

으나, 1980년대 탄광의 심부화와 이에 따른 생산비용 상

승, 가정 부문에서의 연료 교체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oo and Kwon, 2013). 특히, 1986
년 국제 유가 하락은 연탄의 경쟁력을 매우 감소시켰으

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재

개발 등 도시환경 정비, 1987년부터 LNG 도시가스 보급,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오던 무연탄 수

요가 1986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이는 탄광회사들의 경

영과 고용을 악화시켜 폐광 탄광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

어, 1987년 363개였던 탄광이 1988년 347개로 감소하였

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추

진되었던 것이다.
1988년 347개였던 탄광 수는 2012년 5개로, 생산량은 

2,429만 톤에서 209만 톤으로, 근로자 수는 62,259명에서 

3,808명으로, 석탄의 1차 에너지소비 비중은 15.2%에서 

0.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12년 대비 탄

광 수는 1개, 생산량은 107.1만 톤, 근로자 수는 2,359명

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폭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커

서 석탄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MOTIE, 2021a). 
현재 석탄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하는 유일한 에

너지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산업정책으로만 

다루어졌다. 그 결과 탄광이 위치하던 대부분 지역이 경

제 침체를 겪었으며, 특히 탄광 대다수가 위치해 있던 태

백시와 정선군 등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등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탄광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들로부터 거센 저항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 동안 사북에서 발생

한 실직 광부와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

고, 그 결과 3월 3일에는 정부와 주민 간에 (1) 탄광개발 

특별법 제정, (2) 향후 5년 동안 지역 탄광의 석탄 생산량 

1백70만으로 유지, (3) 개발촉진지구 지정, (4) 차질 없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5) 고한 및 사북지역에 2백 40억

원 융자지원의 5개 항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사북지역의 

저항의 결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리조트 개

발을 각종 인허가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12월). 이 법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

을 포함하였는데 현재의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가 되었다.
1999년 12월 12일부터 23일에는 태백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태백시는 1987년 12만 명에서 1997
년 6만 명으로 인구가 50% 감소하였으며, 탄광노동자 수

는 1986년 44개 탄광의 1만 8,675명에서 1996년 3개 탄광

의 3,674명으로 감소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소
위 ‘12·12투쟁’을 통해 (1) 2000년도부터 10년간 석탄가

격지원금 1조원 보장, (2)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효과

가 있는 대체산업재원 정부 부담 명시, (3) 공공 및 민간

연수원 유치 검토, 온천개발 소요재원 부담, (4) 원안대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공공부문 개발사업 추진, (5) 태백시 

대표와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 정례화 등의 합의를 이끌

어냈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시작

하여 인프라와 관광,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독일 탈석탄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ekscc.re.kr

705

으며, 석탄가격 관련 지원금도 감소분만큼을 정부가 추가 

보조하기로 하였다.

3.1.2. 정부의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Table 1은 2016 ~ 2020 국내 석탄산업 재정지원 현황을 

보여준다. 석·연탄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예산

은 2016년 3,526억 원에서 2020년 2,835억 원으로 수요 

감소와 보조금 축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 지원은 석‧연탄 수요의 감소와 최고 판매가격 인

상3) 등에 따른 지원 단가 감소로 2016년 2,028억(석탄 

829억, 연탄 1,199억)에서 2020년 914억(석탄 509억, 연탄 

405억)으로 감소하였다. 
소비 지원은 무연탄 발전 지원과 저소득층 연탄 보조로 

구성되는데, 각각 발전용 석탄 배정량 증가와 가구당 연

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먼저 무

연탄 발전 지원은 2016년 15억 원에서 2020년 151억 원

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 무연탄 사용 발전사업자에게

는 수입산과의 가격 차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를 이용하

여 보전해주고 있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는 2016년 189억 

원에서 2020년 293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층 가구당 지원 단가가 2016년 24만 원에서 2020년 47만

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2.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현황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작성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사회비전 포럼으로 시작되었다. 파리협정 하에서 

당사국은 2020년 말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제출하게 하는데,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정

부는 총 69명의 기후·에너지 전문가들로 총괄분과와 6개 

분과(전력,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산림·폐기물, 청년)
로 구성된 사회비전 포럼을 운영하였다. 해당 포럼은 5개 

기본 시나리오 및 탄소중립까지 포함한 추가 시나리오 안

을 마련하였으며, 이 시나리오 초안들은 2020년 진행된 설

문조사와 심층 토론회, 국민 토론회 등 국민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4)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12월 7
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당월 말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담긴 LEDS를 UN에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이

행, 평가 등의 총괄조정 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

범하여 8월 5일 3개 안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

오 초안을 발표하였다. 시나리오 1안은 2050년에 25.4백만 

톤 온실가스 순배출량과 2018년 대비 96.5% 감축을, 시나

리오 2안은 2050년에 18.7백만 톤과 97.4% 감축을, 그리

3) 정부의 생산 지원을 가격보조는 석‧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고시하고, 생산원가와 고시가격의 차액을 석‧연탄 생산
자에게 가격보조금으로 지원한다(MOTIE, 2021a).

4) Yoon (2021)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약 3천 명 참여)가 실시되었고 여론
조사기관의 전문적인 설문조사, 산업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토론회(5회),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온
라인 국민 토론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unit: 100million Won)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Production 
Subsidy

Coal 829 829 800 678 509

Briquet 1,199 930 718 318 405

Consumption 
Subsidy

anthracite power generation 18 11 8 95 151

Briquette or low-income families 189 221 183 252 293

Others

Mine Abandonment 18 476 285 748 350

coal stockpile 15 14 52 69 38

Investment in Korea Coal 
Corporation

424 337 266 271 316

Mine damage prevention 800 815 640 784 708

safety facility 34 42 42 53 65

Sum 3,526 3,675 2,994 3,268 2,835

source: MOTIE (2021a)

Table 1. Support for the co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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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나리오 3안은 2050년에 100% 탄소중립 달성을 담고 

있다. 이 3개 안은 석탄(화석) 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

율, 건물 에너지 관리, 축산 관리, CCUS·흡수원 확보량, 
수소 공급방식 등 주요 감축 수단들의 활용 정도를 다르게 

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친 후 

2021년 10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A안, B안의 두 

가지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결정되

었다. A안은 화력발전의 전면 중단을 포함하며, B안은 화

력발전 중 석탄발전만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하였

다. 탄소중립기본법은 (1)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

으로 명시하였고(제7조), (2)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과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

을 규정하였으며(제8조),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 설치(제15조), (4)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

축시책 실시(제23조), (5) 기후대응기금 설치(제69조)를 

규정하였다(MGL, 2021). 또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제2조의 13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라 정의하

고 있다. 그리고 제7장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정부는 기

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

립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Kim et al., 2022).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으로는 2020년 7월 14일 정부

는 고용·사회 안정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

환을 담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방안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

다. 1년 후인 2021년 7월 14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종합계

획 발표와 7월 22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발표에서

야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들이 처음으로 공

식화되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석탄

발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현황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인

식을 공식화하였다.

3.3. 문재인 정부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지 로드맵 

2021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27.6백만 톤에서 

2030년까지 436.6백만 톤으로 40% 감축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LNG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26.8%에서 

19.5%로 줄어드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2%에

서 30.2%로 증가한다. 기존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2030년까지 24기 

석탄발전소 폐지와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을 가정한 

목표 시나리오에서 석탄 29.9%, LNG 23.3%, 신재생에너

지 20.8%이었다. 

3.3.1.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변화 전망

Table 2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사와 협력

사의 고용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보령 1·2호기가 폐

쇄됨에 따라 발전사 노동자 139명은 전원 재배치되었으

(unit: person)

Plant
Power Company Subcontractors

Before After Before After

Seochen 1·2 139 all relocated 218 197 relocated, 8 reached retirement age, 13 reduced 

Youngdong 1·2 213 all relocated 158 148 relocated, 10 reduced

Boryung 1·2 139 all relocated 146 124 relocated, 6 reached retirement age, 16 reduced

Samcheonpo 1·2 110 all relocated 145 137 relocated, 8 reached retirement age,

Sum 601 all relocated 667 606 relocated, 22 reached retirement age,, 39 reduced

source: MOTIE (2021a)

Table 2. Employment changes due to the closure of coal-fired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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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협력사 노동자 146명은 124명이 재배치, 6명은 정년 

퇴직, 그리고 16명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폐쇄된 발전소의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재

배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배치가 용이할 것으로 기

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충청남도 내 석탄 화력발전

소의 직접 및 간접고용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3 참조). 
먼저 한국중부발전 보령 1·2호기의 고용 인원을 살펴보

면, 발전사 노동자의 수가 2019년 140명과 2021년 139명

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아직까지는 보령 3 ~ 8호기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 또는 채용 동결을 통해서 재배

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폐지되는 석탄 화력발전

소가 많아질수록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동 

중지 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필요 노동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생각

하면 재배치 외에 조기 퇴직제도 등 다른 방법들을 고려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able 1처럼 발전

소 폐지에 따른 고용변화만을 고려한다면, 기술지원처와 

지원부서 등 발전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의 고용변화를 

놓치면서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발전소의 정규

직 인력만을 고려할지라도, 발전소 폐지의 초기에는 기존 

발전소의 일자리로도 재배치 필요 인력들을 감당할 수 있

지만, 폐지되는 발전소가 많아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다음으로, 협력사 노동자의 수는 2019년 186명, 2021년 

146명으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으

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추산하기 어려움을 시사

한다. 특히 석탄발전의 가치사슬 상에서 상·하류에 위치한 

회사들,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의 오버홀(overhaul) 담당업

체, 석탄 및 기타 원료의 하역 담당업체, 석탄재 처리/활용 

Company Plant
Direct Employment Indirect Employment

Sum
Inside Area Outside Area Sum Inside Area Outside Area Sum 

Korea 
Midland 
Power 

Headquarter 213 209 422

/ /

0 422

Boryung 1·2 95 45 140 186 326

Boryung 3~6 180 68 248 278 526

Boryung 7·8 88 30 118 339 457

Technical Support 71 25 96 91 187

Backoffice 112 39 151 269 420

ShinBoryung 190 71 261 329 590

ShinSeocheon 12 151 153 0 153

Sum 961 628 1,589 1,268 224 1,492 3,081

Korea 
East West 

Power

Dangjin 1·2 108 57 165

/ /

240 405

Dangjin 3·4 107 56 163 191 354

Dangjin 5·6 111 53 164 243 407

Dangjin 7·8 101 64 165 216 381

Dangjin 9·10 156 98 254 412 666

Sum 583 328 911 977 325 1,302 2,213

Korea 
Western 
Power

Headquarter 233 170 403

/ /

72 475

Taeahn 1·2 73 97 170 215 385

Taeahn 3·4 71 92 163 212 375

Taeahn 5·6 72 93 165 231 396

Taeahn 7·8 71 92 163 199 362

Taeahn 9·10 131 170 301 328 629

Taeahn IGCC 96 124 220 195 415

Sum 747 838 1,585 1,133 319 1,452 3,037

source: Yeo et al. (2020)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of coal-fired power plants in Chungcheongnam-do (as of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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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추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발전소 폐지에 따른 불이익은 결

국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협력사 또는 상·하류 회사에 속

한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료·환경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분야의 협력사 노동자들의 정규직

화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8월 고 김용

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연료·환경 운전 분야의 발전 5
사 직접고용과 경상정비 분야의 한전KPS 재공영화를 권

고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전 5사의 최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한전 자회사로 만드는 공공기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 2월 현재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자유총연맹과 한국전력 간의 지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한전KPS는 경상정비 노동자 

직고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탈석탄정책에 따른 인

력 수요 감소와 인력 재배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직고용

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석탄 화력발전

소 폐지가 본격화되면서 정규직화 논의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3.2. 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 전망과 평가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태백시와 정선군 등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

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구조조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

향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가동 중인 59
기의 석탄 화력발전소 중에서 충청남도에 29기(49.2%), 경
상남도에 14기(23.7%), 인천과 강원도에 각각 6기(10.5%), 
전라남도에 4기(6.8%)가 있다. 따라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

지에 따른 영향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등의 순으로 클 것

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세금 수입 감소와 지역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악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석탄산업과는 달리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었

던 것처럼 지역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최소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이전의 지역경

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사업의 성공적으로 유치·운
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합

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자체 수준의 거버넌스(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의 조기 설치

가 필요하다. 지방위원회를 통해 지역 수준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대구시가 남동발전

의 LNG 발전소를 유치하는 데 동의했지만, 지역의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2021년 3월 유치를 철회한 

사례는 LNG 발전소 대체 계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

한다. 그리고 LNG 발전소 또한 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체 계획 역시 변화할 수도 있기에 지방

위원회를 통한 대체 산업에 대한 합의 도출과 유치·운영

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독일과의 비교 및 시사점

4.1.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석탄산업 구조조정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1958년 석탄 위기가 본격화된 후 1968년

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둘째, 이렇게 진행된 구조조정은 연방정부, 
석탄산업이 중심인 주 정부, 석탄회사, 그리고 노동조합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특
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 및 재배

치, 일자리 전환, 조기 은퇴와 이에 따른 연금수령 문제뿐

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낙후된 지역 인프라와 환경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과 지역의 전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Park et al., 2023). 셋째, 연방정부가 기업

과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따른 비

용을 부담하였다. 구조조정이 일관되게 진행되었지만 60
년 동안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비

용 효율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5) 
2018년 탈석탄위원회가 제시한 6개의 주요 프로그램들

은 석탄산업이 중심이었던 낙후 지역들을 디지털화와 기

후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생태학적 시장 경제로 재편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58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구

조조정의 연장선으로서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로드맵

을 그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은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단순히 기존 일

자리에서 질적으로 동등한 일자리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

5) 예를 들어, 1950년부터 2008년까지 무연탄 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2,890억-3,310억 유로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일 의회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470억 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였다(Oei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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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낙후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재개발 프로젝트

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Park et al., 2023). 낙후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없이 진행되는, 양질의 일자리 없는 정의

로운 전환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낙후 지역은 더 낙후된

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들

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경제와 

R&D, 혁신과 디지털화, 공익 서비스, 문화와 관광, 인프

라 및 이동성 분야에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

전소의 폐지 로드맵을 법제화한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

조강화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요 항목들에 대해 예

산 및 집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
년 총선 이후에도 탈석탄 과정은 메르켈 총리하에서 예정

되었던 로드맵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며, 적어도 

이전과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석탄위원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의 활동을 통해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연탄·갈탄 산업의 구조조정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

하여 2018년을 무연탄 탄광 폐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

는 시점이었다. 둘째,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무연

탄·갈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폐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무연탄·갈탄 산업의 구조조정 사례

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탈석탄위원회가 그러한 정치적 합

의를 도출하는데 큰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앙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과 노동조합, 사용자, 지
역 정치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하여 파리협정보다 

낮은 수준의 탈석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지만, 이는 

2021년 4월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통해 

재설정하게 되었다. 즉 공적 영역에서 (암묵적 담합을 통

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법원이 성공적으로 견제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탈석탄 사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사례에 대비되는 한국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10년여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행하였

다. 둘째,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관점으로 석탄산업을 구

조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석탄회사와 노동조합 등 주요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영향 또

한 고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에 직면하였다(Lee et al., 2022). 셋째,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당시 관점으로는 

비용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몰락과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현대적 관점의 지역개발

이 2010년대 이후에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

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용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시점

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전히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석탄산업 구조조

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로드맵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됐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50 탄소중립 로드

맵과 관련된 정부의 거버넌스와 정책 방안, 그리고 법제

화 등 일련의 과정이 시간상으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이미 

시작하였으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와 지방위원회 등 거버넌스의 의사결정과 연계되지 

않고 발전공기업의 개별적인 인력 재배치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별개의 문제로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

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 일정, 범위, 조건 등을 향

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Korean Government, 2021). 석탄발전 폐지·감축

을 위한 정책 방향(MOTIE, 2021b)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

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탈석탄 로드맵의 전체 틀 속에

서 이행되고 있지 않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과 함께 노동계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

련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6)

4.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주는 함의

독일의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과정, 즉 석탄산업의 

구조조정부터 탈석탄위원회 활동, 그리고 권고안을 이행

하기 위한 법제화 등 일련의 과정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전 세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

는 상황이다. 독일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탈석탄 과정은 

크게 2가지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소 강

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Park, 2010),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석탄화력발전에 있어 국

내 석탄산업에 대한 의존이 낮았다. 둘째, 독일은 석탄 화

력발전소가 민간 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발전

공기업 소유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탈석탄 과정과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면 재구성하라!’(2022.10.26.)를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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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과 정

부 주도로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

다. 특히 폐지 발전소에 대한 보상 문제없이 정의로운 전

환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부터 당면한 탄소중립 과제

에 대해 여러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공론화 유예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화는 탄소중립기본법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

운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의 수립 및 실행이 늦

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7월 영동 1호기로 시작, 석탄 

화력발전소 총 10기의 폐지 문제가 2050 탄소중립 과제와

는 별개로 발전공기업의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공론화 과정과 면밀히 결합하

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탈석탄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주

도로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할 요

소들을 독일 사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째,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와 이 목표들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변

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

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및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들이 “진전의 원칙”을 따를지라도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에 연도별·부문별 감

축목표를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이 아

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하여 일관되게 탄소중립 로드

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탈석탄 과정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여 법

에 명시화하였다. 예를 들어, 탈석탄법에서는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배치, 전직, 조기 은퇴 등 정의로운 전환에 소

용되는 비용으로 48.1억 유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무연

탄·갈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민간발전업자를 위한 보

상으로 단위 금액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

시하고 있다.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2038년까지 주요 탄

광지역을 가진 주들에 대한 투자로 140억 유로를 연방정

부와 주의 책임으로, 그리고 260억 유로는 연방정부의 책

임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보상 및 비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정부, 그
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

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이 

방안들에 드는 예산 규모, 집행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과도 긴밀히 맞

물려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

화하면 독일의 사례와 같이 시행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

법 또는 다른 법의 형태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어진 기능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 및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대통령 및 집권 정당의 교체에 영

향을 받기 쉽게 설계되어 있다. 현재의 위원 구성 방식은 

위원회의 독립적인 안보다는 정부안을 단순 승인하는 기

구에 그칠 가능성이 내재하여 있으므로, 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의 분야별 대표

성 문제를 들 수 있다. 1기, 2기 구성 모두 노동은 과소 

대표되어 있으며,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안배

도 부족해 보인다.7)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 반영(제15조제4항의 1)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른 시간 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에 있어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별 위원들의 대표

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개별 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영역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는지 분

명하지 않다. 이는 Hahn et al. (2020)이 “우리나라의 사회

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의 대표성이 낮고, 참여자 또한 

자신이 대표하는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합의

의 내용을 실행할 정도로 영향력이 부재”하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개별 위원들의 과거 경력과 활동 

내용, 위원회에서의 역할과 활동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개별 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위원회 주도의 중요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1기 시절 

7) 지역 대표 관련 위원은 1기 위원회에서 2인(경기연구원 연구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기 위원회에서도 2인
(부산연구원 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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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민회의의 숙의 과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

나리오 최종안이 결정되었으며, 이 최종안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시나리

오 초안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숙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제별 발표는 공개하지

만,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나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결정하는 닫힌 생각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몇몇 위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 이용당한다는 우려를 하고 사퇴한 사례들에서 나타

났다(Choi, 2021).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는 한국전력에게 탈석탄 및 탄소

중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탈석탄 및 탄

소중립 과정은 기존 일자리 폐지에 따른 재교육과 재배치

를 수반하는 구조조정 과정이며, 정의로운 전환은 구조조

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범위와 그 효력

에 대한 신뢰는 한국전력과 노동조합 간 노사관계가 협력

적(또는 대립적)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이들

의 파트너십은 탈석탄 및 탄소중립 과정, 그리고 정의로

운 전환의 사회적 비용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자 한다. 
먼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여 합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왔으며, 이는 석

탄 화력발전소 폐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951년 석탄철

강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사 동수가 참

여하는 공동결정제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1955년 공

동결정법 제정으로 2,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

었다. 사회적 수준의 공동결정제(즉 노사정 합의기구)가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의 감독이사회 참여로 구현된 것이

며, 이는 성격상 2022년 1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

관의 노동이사제와 성격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과 비교하여 노동이사 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

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전략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시각에

서 노동이사를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즉 반대를 위한 반

대가 아니라 경영진과는 다른 시각으로 회사를 위해 공헌

하는 존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사회 참관제도

와 관련하여 노사의 이견으로 시행되지 못했기에 더욱 그

러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노동조합과의 협력 토대를 넓히면서 파

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능한 컨설팅 업체

보다도 노동조합은 현장의 노동자 안전 관련 정보와 실행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만

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1차적 책임을 가진 조직 또한 

없다. 회사 경영진 주도로 안전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사고예

방 실행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

을 위한 두 방향의 노력이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

사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기후변화 대응은 시대적 흐름이며, 화석연료, 특히 석

탄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구성원에 

대한 공평한 배려는 온전한 사회 구성을 위한 보편 원칙

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

라의 탈석탄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없이 

하달식 의사결정에 따라 수립·추진되고 있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보상이나 예외 적용

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지

원과 관련 지역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독일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당연히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맹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한 성

공적인 대응, 그리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의 추동력을 유

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가능한 해외의 모든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을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또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대통령

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하여 일관되게 탄소중

립 로드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사

회적 합의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계층 측면에서의 대표성과 함께, 개별 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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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역시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위원회 주도의 

중요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이사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탈석탄 및 탄소중립 과정에서 한국전력 등의 전력회사와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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